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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정 창 률
(단국대학교)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

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

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

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

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

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

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

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용어: 노후보장수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층보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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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비스마르크형 소득비례 연금 체제는,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

금 개혁 - 급여 삭감 - 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현재의 국민연금은 다층 소득

보장체제에서의 1층 혹은 ‘약한 비스마르크형1)’으로 변하고 있는 과도기 형태를 띠고 

있다. 비버리지형 공적연금 - 기초연금 -을 운영하는 국가들보다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연금 개혁에 대한 보다 강한 압력을 받고 실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여온 것이 최근의 추세이지만(Bonoli & Palier, 2008), 한국의 경우는 서구 

비스마르크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의 개혁과 비교하여 볼 때 개혁 시기가 제

도 정착이후 바로 시작된 점과 개혁 정도가 매우 높은 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연금 개혁은 그 제도의 다양성만큼이나 복잡하고 방식에 차이를 보이

고 있으나, 공통적 특징은 국가 책임의 공적연금 규모를 줄이면서 그 빈 공간을 퇴직 

연금이나 민영보험에 의한 노후보장이 대신하도록 했다는 점이다(Myles & Pierson, 

2001; Clark & Whiteside, 2003; Ebbinghaus, 2007). 그동안 서구복지국가의 노후보

장 개혁의 배경과 과정을 볼 때, 공적연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점차 힘을 잃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Hyde et al., 2007), 그 결과 개인 또는 기업 책임에 의한 노후

보장이 확대되어 왔다(Pedersen, 2004).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한국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서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지만 

(OECD, 200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형태로 재편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을 위한 공적 영역의 책임이 요구되어지기는 하지만, 이를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 수준

1) 공적연금은 비버리지형과 비스마르크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빈곤경감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정액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반해, 후자는 빈곤경감 뿐 아니라 소득유지에까지 초점을 

맞추어 소득비례 형태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약한 비스마르크형’ 공적연금은 미국, 일

본 등의 국가의 공적연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형은 소득비례연금이지만 그 제도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연금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Bonoli & 
Shinkaw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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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원시키는 등의 전면적 공적책임 강화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

며, 따라서 다른 노후소득 보장수단의 강화가 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국

민연금의 축소로 인한 노후소득의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퇴직연금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직연금은 아직 시기적 한계와 제도적인 여러 한계 - 중간 정산 

및 일시금과의 선택 등 -로 인해 아직 국민연금의 축소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연금과의 조화를 통하여 각 소득 계층별 노후보

장의 적절성을 확보하도록 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확대가 과연 공적연금의 축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근본적인 회의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공적연금의 축소 부문만큼 

사적연금이 발전할 때, 과연 과거보다 불평등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두 제도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한계를 염두에 

주었기 때문이다. Titmuss(1958) 이래로 Esping-Andersen(1996) 등 여러 사회정책 학

자들은 사적연금 등 민간복지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확대시킬 것이라 주장하였

다. 특히 사적연금의 발전이 기존의 사회계급을 지속시키고 여성의 빈곤을 개선하지 못

할 것이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Arber, 1989; Ginn, 2003; Ginn & 

Arber, 1999; Sinfield, 1978).

그러나 최근의 문헌들에서는 기존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재평가의 배경에는 사적연금이 발전한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실증적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Bridgen과 Meyer(2009)에 의하면, 독

일이나 이탈리아처럼 관대한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국가에서보다, 사적연금 - 기업연금 -

이 발달한 네덜란드나 스위스의 경우에 오히려 연금 지출은 억제하여 재정안정을 유지

하면서 노후소득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연금이니 사적연금

이니 하는 구분은 근로세대 개인이 미래의 생산에 대한 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한 대안들

에 불과할 뿐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Barr, 2001; Esping-Andersen & Myles, 2007), 

연금수급자 입장에서는 실질 후생 수준만 보장된다면 연금 제공주체가 공공인지 민영인

지는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을 두어 제도

적 관점에서 벗어나 실질적 노후보장의 국제비교가 이루어졌고, 실질적 노후보장의 종

합적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제시되었다(Ackermann, 1980). 이는 그동안의 제도적 

논쟁에서 벗어나 각 국가의 제도적 성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비교하는 측면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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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재정안정과 함께 노후보장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중간 형태로서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두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인

해 공적연금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발전이며, 퇴직연금이 실제 노후소득보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인지, 특히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과 어떠한 조화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산정하는 등의 실

증작업이 공적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어려운 점이 있다(Meyer & Bridgen, 

2008).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hypothetical risk 

biographies)’을 설정하여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결합한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산정하

되, 이를 사회시민권(social citizenship right) 기준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 기준으

로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미 스위스의 Ackermann이 1980년에 시도한 바 있

는 일반 집단의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선진 8개국 비교 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노후보장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국가들의 일반 계층을 상정하고 

노후보장 수준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보장 수준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한국과 같

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국가를 포함할 경우에는 비교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연구 방식은 2003년부터 진행된 EU의 사적연금 연구 프로젝트 -

Meyer 외(2007)가 사용하였던 방법으로 Ebbinghaus(2011) 등의 최근 연구에서도 활

용되고 있다. 이 선행연구는 서구의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미 그들 국가들의 연금

개혁 이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적용한 바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한국 

노후소득보장 체제를 국제적인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

2) 현재 그리고 미래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대한 문제는 크게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와 

짧은 가입기간의 문제로 나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

련이 다소 혼란스러운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것으로,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급여 하락이 있었지만 퇴직연금도입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가입기간 문제는 배제하고 급여산식 자체의 문제에 

논의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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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퇴직연금의 특성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은 개인연금(personal pension)과 함께 사적연금 

(private pension)을 구성하는 두 제도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복지국가에서 ‘기업연금’

이란 용어는 ‘사적연금’과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Shalev, 1996) 기업연금은 노후소득

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기업연금은 집단적인 제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

인연금과 구별되며, 기업연금은 순수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가 명백하게 

배태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라 할 수 있다(Steenbeek & Van der lecq eds., 2007). 

따라서 기업연금의 확대와 발전은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개인연금 중심의 연금 민영

화와는 어느 정도 구별이 필요하며, 기업연금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특성을 모두 어

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그러나 복지국가별로 기업연금의 비중은 매우 다양하여, 스위스와 네덜란드처럼 기업

연금이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노후소득수단인 국가들도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같이 

기업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들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연금은 독립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공적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발달해 왔었다는 것이다4). 공적연금의 기능이 빈곤 경감 기능에 초점을 둔 기초연금 

방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소득 유지(혹은 평탄) 기능을 기업연금이 적극적으로 수행

했던 반면5),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공적연금에서 제공하는 소득비례 공적연금을 채택하

고 있는 국가에서는 기업연금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발전이 

주로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등 기초연금을 도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3) 이러한 구분 역시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DC형 기업

연금의 경우는 기존의 기업연금보다는 개인연금에 가깝다. 그러나 같은 DC형 기업연금이라 해도,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스위스 형과 그렇지 않은 영국 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최근의 문헌 가운데, 노후소득의 개인적 책임 증가 혹은 신자유주의적 민영연금을 언급하고 

있는 많은 연구들(Pinera, 2001; Rowlingson, 2002)의 주요한 비판 대상은 집단화된 기업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이다.
4) 역사적으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관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Rein & Wadensjö, 1997): 공적

연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이전(cross over)과 공적연금의 감소가 기업연금의 증가에 의해 상쇄 

(offset), 그리고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동시 발전(parallel development).
5) 빈곤경감과 소득평탄은 연금의 주요한 2가지 목적이다(Bar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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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 아니었다(표 1).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국가의 연금 혼합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다. 서구 복지

국가의 기준으로는,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 국민연금 - 을 채택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연금의 도입은 유보되거나 도입되더라도 그 기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

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에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부재

한 국가적 현실 속에서 퇴직근로자의 노후소득원이자 실직후 생계유지 수단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하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도입 이후 퇴직금 제도는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연금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독특한 배경이 되었다(김진수, 2006)6). 결국, 2005년 말 퇴직연금이라

는 이름으로 한국의 기업연금제도로서 도입되었으며 소득과 가입기간에 절대적으로 비

례하는 소득재분배를 배제한 철저한 소득비례형태의 노후보장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

였다. 이로서 한국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형성하

게 되었다.

표 1. 각 국의 공적연금 방식과 기업연금 방식

구분
기업연금 방식

강제형 자발형

공적연금 방식

기초연금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호주

소득비례연금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미국

자료: Behrendt(2000).

퇴직연금의 도입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득대체

율을(40년 기여시) 60%에서 40%로 줄이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서 과연, 퇴직연금

이 부재하였다면 그러한 급격한 연금급여 감소가 가능할 수 있었겠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7). 다시 말해서 국민연금 개혁 이후 퇴직연금은 한국의 노후소득보

6) 퇴직연금의 경우 급여의 8.3% 이상을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높은 기여율은 공적소득비례

연금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기업연금제도 - 퇴직연금 -가 도입되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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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체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으로 하나

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어느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노후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퇴직연금의 제도적 성

격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전 국민의 노후보장이 되도록 조화하는 개선 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시금 선택 규정 등 노후소득보장을 저해하는 요소 존재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김진수, 2006). 역사적으로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기업복지 전략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Engelen, 2007). 다시 말해서, 건강 

검진이나 교육 등의 기업복지처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관리 전략으로서 연금은 중요한 요소였다(Greve, 2007).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복

지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은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기업복

지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부가급여(fringe-benefits) 기능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8)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공적연금의 축소는 기업연금의 제도화로 노후소득의 감소를 

상쇄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상용근로자 대비 

38.9%(2012년 6월)에 머무르고 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입을 강제화하고 있다. OECD(2009)에서는 퇴직연금을 강제화

한 경우에만 공적연금과 동등한 수준에서 사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OECD 국가 중 실제로 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득의 비중에서 20% 이상

을 차지하면서 80% 이상의 높은 적용범위를 포함하는 국가는 호주, 덴마크, 아이슬란

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국가에 불과하다(OECD, 2009; Pearson & 

Martin, 2005). 퇴직연금을 강제화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는, 사적기업연금

7) 개혁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 국민연금의 

축소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공백을 퇴직연금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개혁과정에

서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개혁 이후, 정부는 퇴직연금의 강제화 등의 논거

로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약화를 들고 있다. 
8) 물론, 기업복지와 부가급여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Greve, 2007). 그러나 보

험연구원 (2011)에 따르면, 중간정산 퇴직금이 생활비와 내구재 구입 등의 지출에 60%, 부채 해

결에 56.7%로 나타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성과급 등의 부가급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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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각각 59.1%와 57.7%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자율적 가입으로 퇴직연금

의 적용을 규정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떨어지고 이는 전반적인 노

후소득의 분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적용이 기업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9)

또한 연금의 공사 연금의 혼합에서 기업연금의 위상은 공적연금과의 상대적인 관계

로부터 결정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업연금이 공적연금의 축

소 부문을 대체하는 영역은 사실상 중간소득 이상 계층으로 한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가입 계층의 노후보장 수준을 낮게 하향조정하지만, 퇴직연금의 도입 및 확대는 

소득이 높은 가입자에게 유리하여 소득 계층 간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 통해 해결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

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확대와 국민연금의 제

도개편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2. 선행연구

연금개혁으로 인한 실제 급여의 변화는 매우 장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나므로 그 

실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미래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급

여를 추정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해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개혁 전후에 강

성호 외(2008), 강성호와 이지은(2010), 김상호(2004), 석재은과 김용하(2002), 박성민

(2006), 전병유(2006) 등 많은 연구들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미래 연금급여를 추정하

여 그 급여의 적정성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한 연구는 향후 공적연금 급여의 

수준을 실증하기는 하였지만, 미래 소득 추정의 어려움 등의 방법론적 한계와 노후소득

이 국민연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노후소득을 추정했느냐에 대한 종

합적인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10).

9) 사적연금이 아니라 기업연금이라 언급한 이유는, 개인연금의 경우 강제화해도 80% 이상의 적용범

위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 헝가리(74%), 폴란드(71.7%) 등(OECD, 2009). 
10) OECD(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의 비중이 전체 노후소득 

가운데에서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국민연금의 성숙과 함

께 그 비중은 향후 증가하겠지만 국민연금만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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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제기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앞선 시도로서 Ackermann(1980)의 종합적 보장으로서 제도적 다양성을 극복한 

노후보장 수준의 국제 비교와 Esping-Andersen과 Myles(2007)나 Rein과

Turner(2004) 등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낳는 노후소득에 주목하고 이를 결

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집단적 제공을 기본 원리로 하는 기업연금의 경우, 일부 저소

득 계층과 근로기간이 짧은 계층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

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은 실제 노후소득을 파악하는 기본

적 접근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다11).

최근의 선진국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적연금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제공주체가 공공

이든 민영이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Esping - Andersen & Myles, 2007) 이러한 접근은 

보다 진전된 방식으로 보인다. Ackermann(1980)에 의하여 시도된 비교연구를 바탕으

로 EU의 사적연금 프로젝트에서의 결과물인 Meyer 외(2007), Bridgen과 

Meyer(2009)를 바탕으로 설정된 12명의 가상적 위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

제 노후소득이 어떨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사회 시민권 기준과 사회정의 기

준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가상적 위험 인구집단을 동일하게 

한국에 적용하되, 기존 연구들( Meyer et al., 2007; Bridgen & Meyer, 2009; 

Ebbinghaus, 2011)의 외국 분석과 비교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제공하는 급여 수

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조화하도록 하

는 발전 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퇴직연금이 강제화되지 않

아 이를 노후소득수단으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을 강

제화 하는 시점에 따라 노후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 또한 병행될 것이다.

있다. 
11) 노후소득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노동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적이전도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소득 source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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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및 가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Meyer 외(2007), Bridgen과 Meyer(2009)가 설정한 가설적 위험 인구집

단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에서의 가정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비

록 Ackermann의 시도가 매우 정교한 장점은 있으나 이미 발전된 체제를 비교하는 성

격에 따라 아직 성숙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한국을 포함하기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

다는 점에서 선택하지 않는다.

그동안 노후소득 수준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 방법은 비현실적으로 단순하고 규격화

된(standardized) 인구집단을 가정하거나(OECD, 2009)12), 수많은 가정을 기초로 패널

자료 등을 사용하는 연구(강성호 외, 2008)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이 연구 방법은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일정 수의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의 생애소득을 연도별로 매우 구체화시켜 이를 토대로 연금 

수준을 도출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연구 방법은, 다양한 위험 노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소득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비교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을 이해함에 있어서 

Bridgen과 Meyer(2009)가 실시한 유럽 5개국의 비교연구 결과를 주요한 비교대상으

로 하여 한국의 공사 노후소득보장 급여를 검토하는 데 의미를 두며,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하

는 것은 공적/사적 연금이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접적인 급여 수준의 비교가 아니라 기준을 사회 시민권과 사회정의라는 2가지 기준

을 대상으로 비교한다. 비교의 초점은 연금제도 산식이 제공하는 급여수준 자체에 대한 

것이지, 노동시장의 차이로 인한 근로연한의 차이가 낳는 실제 연금급여의 차이를 실증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과의 체계적인 비교를 위해서 시뮬레이션

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물론, 비교의 대상이 되는 유럽 국가들

과 경제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제시되어 있는 물가상승률 등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

12) European Commission’s Protection Committee 역시 가입자의 생애고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정

하고 - 30년 -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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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하는 경우 오

히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빠르게 이들 국가들의 경로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40년 가까운 미래의 노후

소득을 비교하고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가정을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2003년에서 2049년까지 근로기간의 소득에 따라 연금급여를 시뮬레이션 하고 

2050년(만 65세)에 수급하는 연금금액으로 평가함.

② 명목임금상승률은 3.9%이고, 물가상승률은 2.0%임.

③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연 6.0%이며, 연금비율(annuity ratio)은 5%임. 퇴직연금은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가입자로 한정.

④ 각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연도별 상세 소득 수준(실제 금액이 아니라 평균 소

득의 비율로서 제시되었음).

한국의 연금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추가적 세부 내용은 우선적으로 국민

연금과 퇴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2010년까지의 통계청의 고용형태별 근로실

태조사 중 전 직종 평균 월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표 2), 2011년 이후로는 선

행연구와 마찬가지로 3.9%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미래의 소득을 산출하여 활용

하였다. 또한 A값의 변화, 상하한선의 변화 역시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다.

표 2. 국민연금/퇴직연금액 계산 기준 평균임금 및 A값, 상 ‧하한선(실측 값) 
(단위: 원)

연도 평균임금 A값 상한선 하한선

2003년 1,651,100 1,320,105 3,600,000 220,000

2004년 1,750,421 1,412,428 3,600,000 220,000

2005년 1,887,507 1,497,798 3,600,000 220,000

2006년 2,014,265 1,556,567 3,600,000 220,000

2007년 2,127,430 1,618,914 3,600,000 220,000

2008년 2,258,684 1,676,837 3,600,000 220,000

2009년 2,270,303 1,750,959 3,600,000 220,000

2010년 2,360,466 1,791,955 3,680,000 230,000

2011년 - 1,824,109 3,750,000 230,000

주: 2011년 평균임금은 부재하며 각 항목 미래의 수치는 명목임금상승률 3.9% 적용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객년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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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2003-2049년까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의 산식을 사용하고 2008년부터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급여 산식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되, A값과 상 ․하한선은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그 동안의 실제 값들에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가

입기간은 Meyer 외(2007)의 가상적 인구집단의 설정에 따라 소득이 있는 연도를 가입

한 것으로 가정하였고, B값 역시 해당 가입연도를 기초로 물가상승률 1.9%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급여는 제외하였다13).

표 3. 국민연금액 산정식

연금산정식: [(1.8P₁+1.5P₂+αP₃)×(A+B)]×(1+0.05n/12)
- A: 연금수급전 3년간의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α: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소득대체율을 0.5%ｐ씩 감소하여 2028년에 40%가 

되는 계수

- P₁: 총 가입기간 중 2003~2007년까지 가입기간 비율(%)
- P₂: 총 가입기간 중 2008년의 가입기간 비율(%)
- P₃: 총 가입기간 중 2009년 이후 가입기간 비율(%)
- n : 총 가입기간 중 20년 초과월수

국민연금제도에 존재하는 크레딧 제도의 경우, 출산력이 나와 있는 여성의 출산 크레

딧은 적용하되,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여부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

다.14). 그리고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의 기여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DB 방식도 존

재하지만, 외국 선행연구의 경우 DC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한국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DC 방식 하에서의 보험료율 - 8.3% -을 적용하여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하였다. 즉, 가상적 인구집단들의 소득활동이 있는 시기의 임금의 8.3%를 

각년도의 퇴직연금 기여액으로 설정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6.0%를 복리로 적용하여 총 

퇴직연금액을 계산한 후 연금 비율(annuity ratio)인 5%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국민연

13)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할지 아닐지는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과도기적 한시적 공공부조라는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2008)를 고려

할 때, 2050년부터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된다.
14) 현재 출산크레딧은 2자녀일 때 12개월, 3자녀일 때 30개월, 4자녀일 때 48개월, 5자녀 이상 50

개월의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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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퇴직연금액을 2050년부터 수급하는 것으로 하되, 원활한 비교를 위해 물가상승

률(1.9%)을 사용하여 2010년 가치로 환산하였다15).

외국과의 체계적 비교를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에서의 여러 가정들을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접근하였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적용 여부와 도입 시기를 

차등화 하여 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토대로 정책 과제를 분석하는 정책 적용 시점 

간 비교를 하도록 한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의 경우 강제화되어 있는 지를 

기준으로 노후소득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기업연금이 강제화되어 있는 스위스와 네

덜란드 등에서는 기업연금 급여를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켰던데 반해서, 기업연금이 자발

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제외하였다(Meyer et al., 2007). 자발적

으로 기업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은 체계적으로 배제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서구 국가들과 같이 아직 공/사 연금제도

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한 연금액의 축소 - 노후소득

의 공백 - 를 퇴직연금이 점차 대체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퇴직연금의 도

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기업이 그동안 법에 

의하여 강제로 하고 있는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형태만 전환되기 때문에 강제화에 

대한 시기를 차등화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16). 따라서 

퇴직연금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퇴직연금이 강제화 되지 않는 경우, 

둘째 퇴직연금이 201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 셋째 퇴직연금이 202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 한다17).

2.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미래 노후소득수준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평균 소

득대체율을 산정하거나 패널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비현실적으로 간

단하고 표준화된 인구집단들을 설정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15) 모든 계산은 Excel로 하였다.
16) 정부는 중간정산제도를 없애고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세우고 있다(2011년 3월 11일 머니투데이).
17) 시점의 설정은 작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도입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

한 3가지 설정은 도입시기에 따라 노후소득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나타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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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설계에 초점을 둔 나머지 돌봄, 이혼 및 재혼, 장애, 실업, 직업훈련, 조기은퇴, 이

민 등의 현실적인 위험들을 반영하지 못했었다(Meyer et al., 2007). 후자의 경우, 최

근 패널자료가 축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과거 

현재의 짧은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수많은 가정 하에서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노후소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여왔던 

전통적인 접근 방법 대신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설정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

한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위험들을 고려하여 생애의 근로이력과 소득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표준화된 인구집단을 사용했던 기존의 연구방법보다 현실성 높은 접근 방식

으로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통해 그들의 소득 수준 등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각 위

험집단의 노후빈곤 및 불평등 정도를 추정한다(Meyer et al., 2007). 가상적 인구집단

의 구성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9가지의 이론적 인구집단과 그 안에서 위험에 따른 

세부분류를 통해 총 19가지의 가상적 위험집단을 구분된다. 이들은 3명의 여성과 5명

의 남성을 통해 구성된 다양한 가족형태 및 9가지 인구집단에 속하고18), 이들의 이혼, 

재혼, 조기은퇴, 고용지위, 고용형태, 고용기간, 생애임금비율, 결혼지위, 자녀 수, 직종 

등의 기준을 통해 19가지의 경우로 분류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방법론을 사용

하면서도 19가지의 경우를 12가지로 단순화한 Bridgen과 Meyer(2009)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그 연구가 5개 국가에 대한 체계적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속성을 더 잘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은 여러 사회적 위험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집단 1과 2에서는 결혼/출산 이후 근로형태의 변화가 노후소득에 어떠한 차이를 낳

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구집단 3과 4는 기업규모에 따라서 노후소득에 어떠한 차이

가 낳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각각의 특성은 <표 4>에서 요약되

어 있다.

18) 한 인구 집단은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오류라기보다는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의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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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2가지 가설적 인구집단19)

인구
집단 성별 특성 고용

기간
풀타임 
기간

평균
소득 적용 사업장 기타

1 여 소매업, 조기 퇴직 39년 6년 39% 대기업 자녀 2명

2 여 소매업, 풀타임 근로 42년 31년 47% 대기업 자녀 2명

3 여 공공부문, 조기 퇴직 37년 6년 42% 대기업 자녀 2명

4 여
복지부문, 적용사업장 

규모 변화, 조기퇴직
37년 6년 42% 대기업, 중소기업 자녀 2명

5 여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38년 27년 37%
소기업, 가정내 

사업, 대기업
자녀 2명

6 여 돌봄노동 40년 40년 22%
소기업, 가정내 

사업
자녀 3명

720) 남 자동차 생산 부문 46년 46년 79% 대기업

8 남
자동차생산 부문, 

조기퇴직
37년 37년 65% 대기업, 중소기업

실직후 중소 

기업노동

9 남 건설 부문 41년 41년 86%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

10 남 자영사업가 46년 46년 84% 자영업

11 남 화학부분 설비업 45년 45년 113% 대기업

12 남 금융부문 중간관리 41년 41년 131% 대기업

주: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크레딧 적용

자료: Bridgen & Meyer(2007) 요약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여 설계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이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선행연구(Meyer et al., 2007)에서도 발

견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예를 들어, 영국과 독일의 실업률 차이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가설적 인구집단에 대한 국가 간 동일한 설정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결

19) 가상적 인구집단에 대한 세부 설명 - 상세 소득 수준, 혼인력 등 -은 Bridgen과 Meyer(2007; 
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상세 소득수준의 경우 부록에 인구집단 1의 상세소득 수준을 제시하

였다.
20) 한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 가정 역시 우리나라 현실에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

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자동차 생산부문 근로자의 소득이 이렇게 낮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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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동일한 설정이 낳는 비교의 용이함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차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근로의 확대, 조기퇴직/이

직의 확대 등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설적 인구집단의 적용

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고용기간 등에서 한국 

현실과 괴리가 있는 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국가 

기초연금(BSP) 가입자 가운데 완전연금급여를 위해 가입기간(44년)을 모두 채운 사람

의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 이후에도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

가 있다. 먼저 현재의 고령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활동계층이 20여년에 불과한 경제활

동 기간으로 실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국민

연금 수급자 중에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원하는 계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경제

활동기간의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국민연금은 선진국의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모든 경제활동계층에 대하여 가능한 장기간의 가

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적용의 조건을 확대하여 연금 수급 조건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가입기간을 늘리는 규정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이외에 한국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들이 존재하지만 여러 변수들을 외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상정하는 것이 한국 노후보장에 대한 국제비교에 있어서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접근하였다.21) 따라서, <표 4>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설적 위험 인

구집단’의 소득수준이나 직업군 설정 등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선행연구의 가정을 그대로 따랐다.

21) 대상자 가운데 여성이 전체 가설적 인구집단 중 절반을 차지한다든지 -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지만 -, 여성 근로자들이 파트타임

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가정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가정을 사용함으로써, 미래 우리나라 노후 빈곤은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 부

족 문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문제와 가입자 관리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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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류된 인구집단들은 조기은퇴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3년부터 2049년까지 

근로활동을 하며, 각 년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여 시민권적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검토한 후, 퇴직연금의 강제화 시기를 구

분하여 재검토 한다.

3. 분석 기준 설정

Bridgen과 Meyer(2009)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들을 경험하면서 빈곤선을 상회

하는 소득을 가지되 평균소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10개의 가상적 위험 인구 집단

을 택하였다. 이 중 첫 6개 집단은 전형적인 여성인구집단으로 노동시장에서 분절된 기

간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part-time 근로를 하는 집단이며, 나머지 4개의 집단은 남성 

집단으로 여성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다. 추가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남성 중 높은 소득수준을 가지는 2개의 집단을 선별하여 총 12개의 인구집단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척도는 사회시민권(social citizenship right) 기준과 사회정의(social justice) 

기준을 따르고 있다. 전자는 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빈곤선을 활용한 것으로서, 소득 

수준이 높은 2개의 남성 집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집단에 대해 평균 소득의 40%

라는 상대적 빈곤선을 상회하는 노후소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의 비중을 살

펴보고 12개 인구집단의 중위 노후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의 어느 정도 - 몇 % - 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전자가 주로 결핍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자는 퇴직 소득의 불평등에 주

목한다. 후자, 즉 사회정의 기준은 롤즈(Rawls)의 사회정의 관점22)에서 퇴직 소득 불평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2가지 지표를 사용한다. 첫째는 가장 높은 연금을 받는 사람과 

가장 낮은 연금을 받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되, 측정 기준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표시된다. 둘째는 연금소득이 높은 6개 집단과 연금소득이 낮은 6개 집단을 나누어서 

두 집단 각각의 중위 노후소득이 두 집단 각각의 평균 개인 생애소득에 어느 정도 비

22)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만족이 항상 

최우선 상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은퇴소득에 적용해 보면, 분배방식이 불공평할 지라

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은퇴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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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지를 계측한다. 이는 실제 각 제도가 위험 인구집단들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설계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23). 사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정의를 측정

하는 방식이 기존의 다양한 불평등 지표보다 우월한지 입증되지는 못하였지만, 외국 자

료와의 비교를 위해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함의

3장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12명의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노후소득 수준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의 적용이 아직까지 강제

적이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두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대안 1은 퇴직연

금이 강제화 되지 않아 국민연금만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대안 2는 국

민연금에 더해서 퇴직연금이 천천히 강제화 되는 경우로 최직연금의 전면적인 강제화 

시기가 2025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이며, 대안 3은 

국민연금에 더해서 퇴직연금이 일찍 강제화 되는 경우로 전면적인 강제화 시기

가 2015년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24). <표 5>는 각 대안별로 노후소득수준을 제

시하고 이 수준이 평균임금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낸 것이다25).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노후소득 수준은 퇴직연

금을 일찍 강제화 할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인구집단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전체 노후소

득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인구집단 2의 경우 생애 소득수준은 평균 임

금의 47%에 불과하고 직업 역시 낮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퇴직연금이 빨

리 도입되는 경우에는 노후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 평균 임금의 40% -에 근접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반면, 인구집단 10의 경우, 생애 소득 수준이 평균임금의 84%에 이르지

만, 퇴직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 종사자여서, 대안 3의 경우에도 노후 소득 수준

23)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면 그 제도는 노후소득의 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24) 퇴직연금의 강제화 시점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가설적 인구집단 다수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화 이전에는 이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 앞 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한바 있지만, <표 4>에서의 각 인구집단의 특성과 상세소득수준(지면상 

부록에서 인구집단 1만 제시)을 적용하여 2010년 물가 수준으로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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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균 임금의 3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개인의 노후소득 수준에 

있어서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적연금 역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각 대안별 평균 임금 대비 노후소득 수준

구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금액 평균임금 
대비 금액 평균임금 

대비 금액 평균임금 
대비

인구집단 1 546,547원 23% 695,217원 29% 762,504원 32%

인구집단 2 605,237원 26% 812,528원 34% 870,203원 37%

인구집단 3 549,289원 23% 723,193원 31% 780,444원 33%

인구집단 4 549,289원 23% 549,289원 23% 549,289원 23%

인구집단 5 529,720원 22% 602,046원 25% 602,046원 25%

인구집단 6 516,506원 22% 516,506원 22% 516,506원 22%

인구집단 7 739,076원 31% 1,023,607원 43% 1,181,972원 50%

인구집단 8 617,815원 26% 809,085원 34% 967,450원 41%

인구집단 9 750,691원 32% 761,900원 32% 761,900원 32%

인구집단 10 771,136원 33% 771,136원 33% 771,136원 33%

인구집단 11 854,772원 36% 1,287,600원 55% 1,518,298원 64%

인구집단 12 899,535원 38% 1,395,074원 59% 1,688,013원 72%

주: 노후소득금액은 2050년에 제공될 것을 상정한 것이며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

(2010년 평균 임금 2,360,466원(통계청))

1. 사회시민권 기준

위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시민권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평가하

였다.

먼저, 사회 시민권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데,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대안 

1), 10개 위험 집단(인구집단 11, 12 제외) 가운데 상대빈곤선 - 평균 임금의 40% -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6). 12개 전체 위험인구집단 가운

26) 이 항목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인구집단 11, 12를 제외한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중산층이어

서 이들의 노후소득이 빈곤선을 초과할 것이 당연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안 1의 경우 인구집단 11, 12를 포함시켜도 빈곤선을 초과하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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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65%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 가운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

대빈곤선의 80% 수준이며, 여성 가운데 중위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시민권 기준 평가27)

구분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 수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남성의 중위 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여성의 중위연금

대안 1 0 65% 80% 58%

대안 2 1 80% 96% 69%

대안 3 2 82% 114% 73%

다음으로, 퇴직연금이 202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2), 10개 위험 인구집단 가

운데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인구집단 7’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80% 수준에 머

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성 가운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

준은 상대빈곤선의 96% 수준이며, 여성 가운데 중위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2015년에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3), 10개 위험 인구집단 

가운데,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2가지 경우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8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남성 가운데 중위 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의 

114% 수준이며, 여성 가운데 중위연금 소득을 가지는 사람의 연금 수준은 상대빈곤선

의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표 6>에서 나타나듯이,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빈곤의 위험

27) 여기에서의 중위 연금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가운데 연금액이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금 

수준을 말한다.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 수’는 인구집단 11, 12를 제외한 10개의 인구집단 

가운데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이 대안별로 어떻게 상이한지를 나타낸 것이며, ‘상대빈곤선 대

비 중위연금’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추정연금액 가운데 연금액이 중위값에 해당되는 인구집

단의 연금액이 상대빈곤선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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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상자가 증가한다는 것이 나타난다. 다만 사적연금의 특성상 퇴직

연금 의 강제화로 인한 노후소득의 증가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현저하다는 것이 드러난

다. 즉, 대안 1과 대안 3을 비교할 때 남성의 중위 연금 소득 수준은 80%에서 114%

로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여성의 중위연금 소득 수준은 58%에서 73%로 증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를 통틀어서도 평균적으로 중위연금 소득 수준이 65%에

서 82%로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의 확대로 인한 혜택이 주로 저

소득층을 제외하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7. 외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시민권 기준 평가

구분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 수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남성의 중위 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여성의 중위연금

네덜란드 2 87% 141% 83%

스위스 1 74% 91% 74%

영국 1 62% 68% 60%

독일 0 74% 91% 74%

이탈리아 2 58% 67% 52%

자료: Bridgen & Meyer(2009).

외국의 연구를 나타낸 표 7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와 비교가 가능하다. 국민연금만으

로 노후소득이 구성되는 경우(대안 1), 외국의 다섯 국가들보다 거의 모든 측면에서 노

후소득이 부족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 반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대안 2, 3),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모범적인 국가로 간주되는(Bridgen & Meyer, 

2009) 네덜란드와 스위스에 크게 뒤지지 않는,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2. 사회 정의 기준

사회시민권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한데 이어서, 사회정의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대안 1),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의 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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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빈곤선의 비중으로 나타나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연금이 가지

고 있는 재분배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민

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최고연금액을 받는 사람(평균임금의 38%)의 노

후소득은 최저연금액을 받는 사람(평균임금의 22%)의 2배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다. 다음으로, 연금액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

액을 산출하면 61%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35%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이 2025년에 도입되는 경우(대안 2),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의 

차를 상대빈곤선의 비중으로 나타나면, 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금

액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61%

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

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40%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2015년에 도입되는 경우(대안 3),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

의 차를 상대빈곤선의 비중으로 나타나면, 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연금액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55%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6명)으로 그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 연금액을 산출하면 57%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표 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빨리 일어날수록 최고

연금을 받는 사람과 최저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급여의 격차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안 3의 경우에는 대안 1, 2와 달리, 낮은 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평균

임금 대비 중위연금액의 비율(55%)이 고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액의 비율(57%)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의 강제화가 일찍 발생할 경우에는 노

후소득에서의 역진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강제화 되어 일부 계층의 노후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저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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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정의 기준 평가

구분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 범위

저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고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대안 1 41% 61% 35%

대안 2 93% 61% 40%

대안 3 124% 55% 57%

<표 9>에 나타나 있는 외국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연금과 최저연금

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거나 늦게 

도입되는 경우 연금액의 격차는 매우 작다. 저연금 급여 대상자들이나 고연금 급여 대

상자 할 것 없이 모두, 연금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선진 외국의 경우보다 크게 나쁜 수

준은 아니다. 다만, <표 8>의 대안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표 

9에서의 이탈리아와 같이 노후소득에서의 역진성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표 9. 외국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정의 기준 평가

구분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 범위

저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고연금 수급자 평균임금 
대비 중위연금

네덜란드 182% 79% 67%

스위스 74% 75% 37%

영국 181% 43% 30%

독일 115% 48% 37%

이탈리아 222% 60% 67%

자료: Bridgen & Meyer(2009).

3. 소결

본 연구는 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2050년에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노후소득을 micro-시뮬레이

션 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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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만으로 노후소득이 구성되는 경우(대안 1), 연금소득의 편차는 다른 어

떤 국가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사회정의 기준), 어떠한 위험 인구집단도 상대

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시민권 기준). 이는 퇴직연금이 부재

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의(강한) 재분배적 산식에 따라 노후소득은 상대적으로 평등할 것

이지만 그 절대적 수준은 매우 낮아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이상에게도 소득보장 수단

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이 천천히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2), 연금소득의 양극 편차는 대

안 1에서보다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소득의 편차는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정의 기준). 노후소득의 절대적 기준 측면에서는 하나의 인구집단

만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고 남녀 인구집단 모두에게 실제 노후소득의 상당한 증가가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 시민권 기준).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 일찍 강제화 되는 경우(대안 3), 위험집단 가운데에서도 상

위 집단의 연금수준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하위 집단의 연금수준은 상대적으로 정체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역진적인 연금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사회

정의 기준). 반면, 노후소득의 절대적 기준 측면에서는 두 인구집단이 상대적 빈곤을 벗

어나고 남성이 대안 2에서보다 크게 노후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사이의 

노후소득의 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 시민권 기준).

결국,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단순히 국민연금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

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퇴직연금이 적정 시점에 강제화 되어 실제 노후소

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할 때,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렇게 될 때, 외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견주어도 크게 노후소득이 부족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8년 국민연금 개혁이 노후소득의 악화를 낳을 거라는 고

정관념과 달리, 퇴직연금이 적절한 보충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종합적으로 노후보

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강제화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퇴직연금의 도입이 강제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 계층간에 나타나는 노후

소득 격차를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이 절대적으로 소득비례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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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후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

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효과를 강화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실제 저소득계층은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아 퇴직연금에 의

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보장은 국민연금에 전적으

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빠르게 강제화하는 경우, 그에 걸

맞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의 성격상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제활동집단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집단 3, 

4, 6, 9, (10)의 경우에 자영업, 중소기업, 가족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퇴직연금 강제화

로 인한 노후소득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영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인한 여성의 노후소득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안 역시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28).

Ⅴ. 결론

최근의 사회정책의 경향은 사적 복지와 공적 복지 사이의 전통적 경계에 대해서 재

정의 (redefinition)를 시도하여 왔다(Rein & Turner, 2004; Pedersen, 2004). 둘의 

경계는 모호하며,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in & Turner, 

2004; Rein & Rainwater, 1986). 특히 연금 수급권은 규제, 기금, 운영을 둘러싼 복

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공적 - 사적 규정(public-private labelling)

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Leisering, 2003). 특히 기업연금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만일 기업연금의 기여율/급여 산식 등을 공적연금과 같이 엄격하게 고정시킨

다면 이것은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과 더 유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의 불평등 

논의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의 증가는 핵심변수가 아니다(Marier & Skinner, 2008). 실

제로 사적연금이 발전한 국가들 - 스위스나 네덜란드 - 이 노후 빈곤 문제에 있어서 반드

시 열등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Rein & Turner, 2004).

28) 사적연금의 확대가 여성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많이 다루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Ginn(200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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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의 안정 - 혹은 노인 빈곤 - 을 위해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적정 시기에 퇴직연금의 역할이 정상

화되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재분배요소 강화를 통하여 기초연금체제로 구축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전체 노후보장에 대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

금의 조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강화가 노후소득의 불평등 - 사회정의 

기준에서의 악화 -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실증결과에서도 일부 나타난 바 있지만, 이는 

Rein과 Turner(2004)의 지적처럼, 제도의 설계 혹은 운영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자영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2층으로서 매칭펀드 등의 새로운 대안이 도입된다면 미래 노후소득보장 문제는 일정부

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실증분석이 미래 우리나라 노후소득 수준이 서구 국가들과 비슷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거듭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가입자들의 실제 연금가

입기간을 고려한 노후소득 수준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간접 비교를 위해 외국 

선행연구들의 가정을 그대로 따랐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의 근로기간은 타당하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 이론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이후의 연구과제로서 시계열적 분석에 대한 접근이 남아있다. 본 연구가 

2003년에서 2049년까지 근로하고 그 이후 퇴직하는, 다시 말해서 특정 세대에 대한 횡

단면 분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지속적 하락과 퇴직연금의 성숙으로 인한 노후소득 증가 등 미래 노후소

득의 양태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분명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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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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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인구집단 1의 생애 상세 소득 수준

년도 연령
인구집단 1

년도 연령
인구집단 1

근로시간 임금수준 근로시간 임금수준

2003 18 1 0.5 2027 42 0.6 0.45

2004 19 1 0.5 2028 43 0.6 0.45

2005 20 1 0.6 2029 44 0.6 0.45

2006 21 1 0.7 2030 45 0.65 0.5

2007 22 1 0.7 2031 46 0.65 0.5

2008 23 1 0.7 2032 47 0.65 0.5

2009 24 0 0 2033 48 0.65 0.5

2010 25 0 0 2034 49 0.65 0.5

2011 26 0.5 0.35 2035 50 0.65 0.5

2012 27 0 0 2036 51 0.65 0.5

2013 28 0 0 2037 52 0.65 0.5

2014 29 0 0 2038 53 0.65 0.5

2015 30 0.5 0.35 2039 54 0.65 0.5

2016 31 0.5 0.35 2040 55 0.65 0.5

2017 32 0.5 0.35 2041 56 0.65 0.5

2018 33 0.5 0.35 2042 57 0.65 0.5

2019 34 0.5 0.35 2043 58 0.65 0.5

2020 35 0.5 0.35 2044 59 0.65 0.5

2021 36 0.5 0.35 2045 60 0.65 0.5

2022 37 0.5 0.35 2046 61 0.7 0.5

2023 38 0.5 0.35 2047 62

2024 39 0.5 0.35 2048 63

2025 40 0.5 0.35 2049 64

2026 41 0.6 0.45

주: 근로시간은 1이 전일제, 나머지는 파트타임 근로. 임금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임금

출처: Meyer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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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Using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Jung, Chang Lyul
(Dankook University)

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Keywords: Old Age Income Security,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the NPS, 
the Occupational Pension, Multi-pillar Security Regime


